
조문별 제·개정 사유서(보안관찰법 시행규칙)

1. 공소청법 제정 등과 관련된 규정 내용 정비(안 제2조, 제27조, 제49조, 제54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

내용의 ｢정부조직법｣(법률 제21065호), ｢공소청법｣(법률 제21490호) 등이

2026. 10. 2. 시행 예정인 바, 관련 법령 제·개정 내용을 반영하여

규정 내용 정비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‘관할검사장’을 ‘관할공소청장’으로, ‘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’을 ‘관할

지방공소청장’으로, ‘검찰청’을 ‘공소청’으로 각 명칭 변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 : 기관 등 명칭을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켜 규정

의미의 명확성·연속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2. 관계 법령 관련 용어 정비 등(안 제41조, 제49조 제4항)

가. 제․개정 이유

○ “지서” 등 구법상 용어를 현행 관계 법령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

직제)에 부합하도록 변경(안 제41조)

○ 오기 정정하여 규정 의미 명확화(안 제49조 제4항)

나. 제․개정 내용

○ ‘지서’를 ‘지구대’로, ‘지·파출소장’을 ‘지구대·파출소장’으로 각 변경

(안 제41조)

※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(대통령령 제36631호)상 용어에 부합하도록 개정

○ “사한송치서”를 “사안송치서”로 변경(안 제49조 제4항)

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 : 현재 시행 중인 관계 법령상 용어를 사용하도록 변경

하고 오기 정정하여 각 규정 의미의 명확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
